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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9. 14.(월)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한을 고지한 바 
없으며, 손실보전 재정지원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보도 내용 >

□ 9월 14일(월) 한국경제 「6개월 다 됐는데 … 출구전략 못 찾는 석유 

최고가격제」 제하 기사에서,  

 ㅇ “석유 최고가격제가 9월 12일 밤 12시로 애초 고지한 6개월 시한을 

채웠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애초 6월말, 9월말, 11월말 세차례로 나눠 분기별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정유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차 

정산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1. 정부가 최고가격제 6개월 시한을 고지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최고가격제는 3월 13일 부 제도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한을 고지한 바 없으며, 그간 계기 때마다 발표한 

바와 같이 중동정세와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유조선 통항이 원활해지는 

시점에 종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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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사에서 언급한 분기별 시점(6월말, 9월말, 12월말)은 정산대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며, 손실보전 재정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아닙니다.

 ㅇ 정부는 1차 정산대상기간이 종료된 시점(6월말) 직후부터 ｢석유판매

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제정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손실보전 재정지원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정부와 정유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차 정산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ㅇ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부터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 원가 등을 

기준으로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원칙 하에서 석유

시장, 회계,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 정유사 원가자료가 제출이 되면, 최고액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손실보전 재정지원금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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